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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위원, 복지기관종사자 간 복지의식 차이에 주목하

여, 이들간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 인식 차이가 효과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민관협력 방안

을 모색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수준 제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무원과 복지위원, 

기관종사자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복지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복지의식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복지위원은 타 비교대상 집단보다, 현행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서 우호적이지만,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빈

곤과 장애 영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인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사회복

지의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 간 복지의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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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호교류 기회의 마련과 함께 특히, 복지위원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사협회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장

치를 활용한 적극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들간 공감

대 형성을 통한 복지유지 및 확대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 주제어: 복지의식, 복지서비스 제공자, 민관협력, 거버넌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community social 

welfare through developing more effective collaborat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ocial welfare providers. For this, we have focused on the differences 

of welfare consciousness among the providers. To achieve the purpose, the 

researchers conducted survey on the social welfare providers: community 

welfare councilors, public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private social work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ll providers had positive welfare 

consciousness. However, the levels of welfare consciousness were different 

among the providers. While the community welfare councilors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of current social welfare systems, they had the lowest 

perception of social welfare effectiveness. Second, the social welfare areas that 

the providers showed a big difference were related to poverty and disability. 

To achieve a better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to decrease differences of 

welfare consciousness among the providers, community education are provided, 

especially to the councilors. For this, it should be considered to use preexisting 

institutional systems and networks such as local social welfare councils and 

associations of social work organizations.

□ Keywords: welfare consciousness, social welfare providers, public and private 

collaboration, social welfare governance

Ⅰ.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과 접근이 확연하게 달라

졌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급권이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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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맞춤형 

사회복지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민복지 거점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

하도록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인 1990년대부터 이미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됐다.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와 개인 및 집단이 맺

는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의식에 차이가 있음이 주요하게 지적되어 왔다. 복지서비스 이용자 

혹은 수급자와 납세자, 서비스 제공자(생산자) 등 각 집단의 구조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

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와 관련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는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해왔다. 

먼저,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고(김소희･김미혜, 1993), 

1995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당시에는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된 바 있다

(변미희, 2002). 한편, 사회정책연구에서는 사적 영역에서 스스로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

는 집단과 국가복지를 통해서만 소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집단 사이에 친복지성향에 차이

가 있다는 이론적 논의(Kemeny, 1981, 1995; Saumders, 1987; 1990)에서 출발해 수

급경험을 주요 변수로 하여 복지의식을 분석해왔다(류만희･최영, 2009; 모지환･김행렬, 

2009; 이아름, 2010; 김사현, 2012). 대체로 복지수혜자 혹은 복지수혜경험이 있는 사람

일수록 친복지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복지 확장을 위해 복지국가의 혜택

을 받는 집단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복지제공자 혹은 복지서비스 생산자 역시 복지정책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 독특한 이

해관계를 가진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복지(정책)의 생산자이자, 복지국가의 확

대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 예를 들면,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

은 복지국가 및 복지확대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Andreβ & 

Heien, 1999). 하지만 경험연구 결과에서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다. 다양한 현실적 여건 하에서 복지 제공자 집단이 복지국가 확대에 우호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노대명･전지현, 2011). 실제로 복지국가 비교연구에서는 공공복지지출 수

준과 공공고용비중이 큰 경우에는 관료집단이 친복지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

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으며(노대명･전지현, 2011), 

복지국가 성숙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관료집단과 복지전문가, 기관종사자 간의 차이의 가능성

도 제기되었다(변미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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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복지의식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복지 분권화와 민관협력의 맥락과 연관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

기를 기점으로 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 왔고,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

후에는 복지제공에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공공의 복지 역할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주요 역할을 감당해온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활

용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방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읍면

동 단위의 복지위원제, 동복지협의체 등의 각 지역에 맞는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례 조기 발굴 및 원활한 복지자원의 연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곽숙영, 2014). 이러한 변

화를 지속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도봉구, 경기 수원시, 경남 진주시, 광주 광산구 등의 지

방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개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초지자체에서는 복지기관종사자 및 복지

전담공무원과 더불어 복지위원 등이 사회복지 제공자의 한 부분으로 부상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전달에서 다양한 주체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공자들 간 

복지의식 차이는 이들 간의 원만한 협력과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

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는 단지 생각의 다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한 대상에 대한 인식은 그 대상을 이

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식의 변화로 인해 그 대상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Green, 1999). 또한 인간의 인지는 삶의 경

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인지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며, 그

로 인해 다시 인지가 변하게 되는 상호성을 띄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식과 인지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복지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

에 공공영역과 민간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원만한 협력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는 이들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견

해가 융합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체들 간의 의식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눈높이를 맞추어 상호간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의식 연구에서는 복지제공자 내부의 인식 차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

였다. 지금까지의 복지의식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복지 수혜경험을 주요 변인으로 전개되어 왔

고,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이론적 차원에서 자기이익 추구의 일환으로 복지를 긍정적으로 인

식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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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복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 제공자 내부에서의 복

지의식에 차이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사회복지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

해서는 먼저 제공자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복지의식에 격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초지방자

치단체 단위에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질적 제고

를 위한 효과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복지전담공무원, 복

지위원 및 사회복지복지기관종사자 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복지정책의 효과성에 대

한 인식, 세금부담의사의 세 차원에서 균열이 목도되는지 확인하고, 인식 격차가 나타나는 

복지의식과 사회정책의 세부 영역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간 복지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목도된다면 이를 인

정하고, 서로의 견해가 융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복지의식의 개념과 결정요인

1.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의 개념

복지의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과 복지인식(welfare 

perception), 복지태도(welfare attitude) 등의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복지의식은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나 복지체계 등에 대한 인간의 가치, 태도, 행동

지향을 포괄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개념(김상균･정원오, 1995)으로 이해된다. 즉, 신념 또는 

가치 차원과 태도 차원을 종합한 개념으로, 복지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것과 함

께 적극적인 차원에서 가치 및 신념에 기반을 둔 행동지향이나 실천의지 등을 포함한다. 지금

까지의 경험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개념(의식, 인식, 태도 등) 간 분별은 중요한 고려 대상

이 아니었다(김사현, 2012). 왜냐하면 개념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이 의식이나 태도, 인식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사현, 2012). 달리 말해, 개념을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개념 간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측정하기 어렵고, 인식 또는 태도가 실체에 대한 

평가적 반응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인식 또는 태도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이

다(류진석, 2004; 김사현, 2010). 따라서 무엇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

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김사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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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사현(2010)에 따르면, 복지의식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첫째는 총체적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복지 영역에 대한 정

부책임성과 사회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 위기론의 확산으로 위태해진 국

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포괄적인 수준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입수준에 

대한 연구가 확산된 것이다(김사현, 2012). 이상의 흐름에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와 재분배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태도, 복지비용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복지

의식이 다뤄졌다. 이에 따라 실증연구에서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실천의지’로 

구체화하여 복지의식을 측정해왔다(최균･류진석, 2000). 

둘째는 프로그램 특수적 접근(program-specific approach)으로 개별 제도나 정책에 대

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 재편 과정에서 자본주의 자체보다는 복지국가 문

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Talyor-Gooby, 1985; 김사현, 2012 재인용), 특정 제도에 대한 

지출이 논란이 되었던 역사적 맥락에서 각 제도의 고유한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김사현, 2012). 이 관점에서는 주로 사회정책의 주요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왔다. 

이는 김희진과 전희정(2010)이 복지의식 연구에서 공공서비스 정책은 일반 국민의 삶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만족 수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개별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이 접근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는 사회 전체의 생산을 분배기제의 개선을 통해 좀 더 높

은 수준의 사회통합 달성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위험이나 욕구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김사현,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의

식 규명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사회복지의 두 가지 기능(사회통합과 삶의 질)이 동일

한 것으로 인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능은 구별되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우선할 수 없을 만큼 각각의 기능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에 대한 인식, 실천의지를 평가함과 동시에 사회정책의 세부 영역을 구분해 개별 제도에 대

한 분석도 포괄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을 “복지관련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체

계에 대한 개인의 가치 혹은 태도, 행동지향의 총체”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하위영역을 포

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총체적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에 대한 

인식, 실천의지를 평가함과 동시에 특수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사회정책의 세부 영역을 구

분해 개별 제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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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이해관계를 강조

하는 이론과 사회화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구분된다(Hasenfeld & Rafferty, 1989; 

Papadakis, 1992; Jӕger, 2006; 김사현, 2010; 노대명･전지현, 2011). 전자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전통에 따라, 각 개인이 자기이해(self∼interest) 관점에서 자신에게 이익에 대

한 판단에 근거하여 선호가 형성된다는 것에 기초한다. 즉, 한 사람의 사회구조 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태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복지에 대한 지지적 태도의 

일차적 동기로서 자기 이해관계를 꼽으면서, 복지정책 혹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개

인의 선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Gelissen, 2000). 반면에, 후자는 개인의 

이익과는 별개로 학습이나 규범이 인식을 결정한다는 주관적 인식(subjective perception)

에 기반을 두는 논의이다. 일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복지문제에 대해 일정한 가치 성향이 

결정되고, 이것이 이후 복지정책 등의 각종 현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교육의 

역할에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이해관계에 주목하는 연구의 연장선에 있는 연구로, 사회서비스 제

공자 간의 복지의식 내부 균열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자기이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논

의는 복지국가와 개인이 맺는 구조적 이해관계를 수급자와 납세자, 제공자의 세 차원으로 나

눠 진행되어 왔다(Andreβ & Heien, 1999; Ahn, 2000; Pettersen, 2001; Muuri, 

2008). 지금까지의 복지의식에 대한 논의는 이상을 복지제도 내의 기여자와 수급자의 위치

로 양분하여 복지 수혜경험을 주요 변인으로 논의를 전개해왔다(류만희･최영, 2009). 먼저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가로부터 받는 급여가 많은 취약계층이 대체로 복지정책에 대

한 우호적 태도를 보인다. 즉,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성향

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요하는 복지정책

이나 제도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서 복지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보다 세금부담이 

큰 집단은 복지에 대해 부정적이고, 조세부담보다 급여가 큰 집단은 긍정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비교적 실증연구에서 덜 조명되어 오긴 하였지만, 복지(정책)의 생산자이자, 복지국가의 

확대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은 복지국가 및 복지확대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Cook & Barrett, 1992; Forma, 1997; Sanders, 

1988; Andreβ & Heien, 1999; Ahn, 2000). 소위, 사회문화전문가의 급진성이라 불리

는 현상으로,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복지정책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국가 발달의 결과인 공공부문의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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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회문화전문가는 공공부문과 직･간접적인 고용 관계에 놓인 경우가 많아, 공공부

문 노동자들은 복지제도 및 정책의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 복지제도나 정책의 축소는 곧 공

공부문의 축소와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Taylor-Gooby, 1991).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민간부문 노동자들과 달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회

문화전문가들은 복지에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 발전에 의한 공공부문의 확대

는 가족 내 여성이 담당해왔던 돌봄 의무를 국가로 전이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다(Sainsbury, 1996). 이에 공공부문, 특히 사회복지 분야 공공부문

에는 상대적으로 친복지적인 여성의 비중이 높아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되기도 한다.

이상의 이론적 흐름에 따르면, 복지수급자와 복지제공자 간에는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긍

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일치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복지의식에 차이가 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소 부정적인 인식

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김문근, 2011; 박미경･초의수, 

2013). 이미 복지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고, 교육이나 의료,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공공

고용 비중이 큰 경우에는 관료집단이 복지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적

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노대명･전지현, 2011). 특히, 한

국과 같이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비영리 조직이 주요 역할을 해오다 90년대 후반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조된 한국에서는 양자의 이해가 다소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관료집

단과 복지전문가, 기관종사자 간의 차이의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변미희, 2002). 게다가 

최근에는 공공부문과 민간 비영리 조직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면서, 복지 제공자 내부에서의 복지의식에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공자들의 복지의식 차이는 일련의 행동 변화로 이어져, 지역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실천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이들 간의 원만한 

협력과 상호작용을 저해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민관협력이 강조되는 현실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에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만약 제공자 간 인식 차이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견해가 융합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

비스 제공자 내부의 균열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비스 제공자 내부 균열은 복지의식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간헐적으로 이뤄

진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복지행정직(공무원)과 복지전문직(연구자 및 기관종사자)을 구분

해 분석해왔다(변미희, 2002).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 맥

락을 고려할 때, 복지전문직을 주요 서비스 제공자로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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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7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시에서 49명을 임용하는 것을 시

작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공공부문의 복지가 강화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복지 분권화가 본격화되면서 복

지 제공에 있어 수급자 판단 및 개입에서의 재량권 행사를 포함해 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11년 12월 기준 전국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21,712명이

고, 이중 사회복지직은 10,322명에 달하며,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핵심역량으로 대

두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공복지전달체계가 뒤늦게 도입되면서, 민간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

과 공공복지전달체계간의 역할과 관계 정립문제 등이 붉어지면서 이들 간 견해 차이를 조명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한편, 최근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의 다양

한 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에서는 읍면동 

복지위원제를 도입하고 이･통 반장, 자생단체회원 등 지역주민과 우편집배원, 노인 또는 장

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대상인 P시의 경우, 사회복지전달체계

의 미비점을 보완해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6년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읍면동 복지위원제를 도입하였다. 게다가 2014년에는 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 인력과 읍･면･동 복지위원, 민간이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

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읍면동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

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사항 그리고 회

의개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P시에서는 긴급지원 및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 및 상담을 통해 지역복

지 문제를 읍면동 단위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협력함으로써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종사자와 함께 전담공무원과 복지위원의 세 주체를 모두 포괄해 복지의식 

격차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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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P시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복지의식을 비교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P시 복지전담

공무원 128명, 복지위원 72명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9명의 총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위원에 대한 자료는 P시청 관계자의 도움을 얻어 수

집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P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조사하였다.

2. 조사 도구

조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이때 설문지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복지패널 복지의식 부가조사를 참조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세금부담(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식 문

항을 구성하고,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식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사회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문항을 추가해 세 차원으로 P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복지의식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성별과 연령, 근속년수

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연구에 활용된 주요변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먼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사회정책의 9개 영역, 보건의료, 노후보장, 장애인, 보

육, 빈곤, 실업, 성평등, 주거, 교육에 대해 1점 ‘매우 잘하고 있다’에서 5점 ‘매우 잘못하고 

있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값이 작을수록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복지정책을 

1) P시는 우리나라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청장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도시로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74.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

율과 고용률은 전국 평균(61.95%, 60.15%)보다 낮은 58.5%, 57.6% 수준이다. 이 때문에, 

2008년 50%를 상회하던 P시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현재 33.1%로 약 20%p 하락해 P시의 자

체재원 확보력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회복지 및 보건지출 예산은 전국 평균 예산 대비 

24% 수준 보다 높은 수준인 30%를 차지한다. 특히,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별형의 인구구조를 

가지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영유아 보육료 지급 확대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지출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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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를 확인

하고자 전체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5점 이상 13점 미만, 13점 이상 21점 

미만, 21점 이상 29점 미만, 29점 이상 37점 미만, 37점 이상의 다섯 구간으로 나눠 추가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사회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의식은 Taylor-Gooby(1982)가 고안한 척도를 한국 

실정에 부합하도록 백종남(2002)이 수정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는 전체 9문항으로 1점 ‘정말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0점 ‘잘 모르겠다’ 제외)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의 긍정적 효과를 묻는 세 문항,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

게 만든다”,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준다”는 역코딩하여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제

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75

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인 사회복지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4점 이상 12점 미만, 12점 이상 20점 미

만, 20점 이상 28점 미만, 28점 이상의 네 구간으로 나눠 추가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사회복지 실천의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사회복지 참여 의식을 파악하고자,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세금부담의사는 증세에 대한 찬성정도로, 1점 ‘매우 찬성한다’에서 7점 

‘매우 반대한다’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

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내부의 복지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어떤 집단에서 차

이가 확인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만, 집단 간 사례 수

에 차이가 있어 Turkey의 HSD 검정법 대신 Scheffé 검정을 이용하였다(α=.10). 

덧붙여, 제공자 간 복지의식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연령이나 성별, 근속년수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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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량하여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별 및 연령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 예컨대, 연령이 높고, 여성일수록, 친복지적 성향

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체로 여성은 남성보다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지정책

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양옥경, 2002; 최균･류진석, 2004; 류만희･최영, 

2009, Svallfors, 1997; Edlund, 1999)이에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별 

변수를 주요 요인으로 투입해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약화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복지에 지지적이라고 간주되어왔다(Ahn 

& Olsson hort, 1999). 성별 변수와 마찬가지로 경험연구에서 전술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연령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이 역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보수적인 정치성향으로 복지 확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된다(주은선･백정미, 2007; 이중섭, 2009; 류만희･최영, 2009).

한편, 복지제공자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근무연수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 지적되어왔다. 예컨대, 조은숙과 김종태(2013)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관련 업

무경력이 짧을수록 복지의식과 직무가치관, 효과성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전희정 외

(2012)의 연구에서는 재직년수가 길수록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늘어

나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을 강하게 지지하는 등 복지확대를 항상 긍정적

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별 및 연령, 재직년수 등의 인구사

회학적 변수와 복지의식 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변수들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공무원, 복지위원, 그리고 복지기관종사자 간 인구사

회학적 요인의 분포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후 분석에서는 이 요인들을 통제

하고 분석하였다. 

Ⅳ.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복지의식 차이 

본 연구의 참여자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61%로 남성(39%)보다 

많았다. 특히, 공무원과 사회복지 기관종사자는 여성의 비중이 각각 63%, 66%로 사회서비

스 제공자의 여성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복지위원은 여성이 54%(남성은 46%)로 

성별 격차가 다른 집단보다는 적었다. 연령은 30대가 공무원 집단(38%)에서는 가장 많았으

며, 기관종사자 집단에서는 40대가 43%, 복지위원 집단에서는 50대가 51%로 가장 많았

다. 특히, 복지위원은 60대 이상의 비중도 17%에 달해 타 집단보다 고연령층의 비중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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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근속년수 별 분포를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가 공무원(34%), 복지위원

(84%), 기관종사자(32%)로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공무원 복지위원 기관종사자 전체

성별

남성 48(37.5) 33(46.5) 30(34.1) 111(38.7)

여성 80(62.5) 38(53.5) 58(65.9) 176(61.3)

계 128 71 88 287

연령

20대 17(13.3) 2(2.8) 17(19.1) 36(12.5)

30대 49(38.3) 2(2.8) 17(19.1) 68(23.5)

40대 46(35.9) 19(26.4) 38(42.7) 103(35.6)

50대 15(11.7) 37(51.4) 16(18.0) 68(23.5)

60대 이상 1(0.8) 12(16.7) 1(1.1) 14(4.8)

계 128 72 89 289

근속년수 

(활동년수)

1년 미만 7(5.5) 0(0.0) 3(3.8) 10(3.6)

1년 이상 5년 미만 43(33.6) 59(84.3) 25(31.6) 127(45.8)

5년 이상 10년 미만 13(10.2) 11(15.7) 15(19.0) 39(14.1)

10년 이상 20년 미만 30(23.4) 0(0.0) 30(38.0) 60(21.7)

20년 이상30년 미만 33(25.8) 0(0.0) 6(7.6) 39(14.1)

30년 이상 2(1.6) 0(0.0) 0(0.0) 2(0.7)

전체 128 70 79 277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현행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9개 세부 정책별 평가와 함께 전체 정책 평가에 대한 점수 총합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

다(표 2, 표 2-1). 총합점수에서는 복지위원(3.26)이 가장 낮았고, 사회복지 기관종사자

(3.64)가 가장 높았다. 즉, 복지위원이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 기관종사자 순이었다. 세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합 점

수에서 복지위원(3.26)과 기관종사자(3.64)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6.440, p<.05). 이는 성별과 연령, 근속년수를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의 차이로 나타났다(F=2.99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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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공무원 126 3.47 0.628

6.440*

(2.999*)
기관종사자 > 복지위원복지위원 69 3.26 0.700

기관종사자 86 3.64 0.649

* p<.05, **p<.01, *** p<.001

각 영역에서 세 집단 모두 평균 점수가 응답의 중간 점수인 3점(5점 척도 기준)을 넘어서

는 것(부정적 인식)은 빈곤, 실업, 성평등, 주거와 교육으로 다섯 영역이었지만 세 집단 모두 

3점에 미치지 않는 것(긍정적 인식)은 보건의료 뿐이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전국민 건강

보험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도 모

두 혜택을 보고 있는 경계가 상당히 넓은 제도여서 모든 참여자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복지 정책을 아홉 가지의 영역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보건의료를 제외한 여덟 

가지 영역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덟 가지 모든 영역에서 기관종사자와 복

지위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노후보장과 빈곤 영역에서는 기관종사자와 

공무원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노후보장에서는 공무원과 복지위원 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총합점수에서처럼 대부분의 영역에서 현행 우리나라 복지정책

에 대해서 복지위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집단은 

모든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 복지위원과 기관종사자 집단의 중간 수준 값을 보인다. 그리고 

노후보장 부문에서는 복지위원과 빈곤 정책에 대해서는 기관종사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보건의료와 보육을 제외한 모든 일곱 영역에서 평균이 3점을 넘었고, 

복지위원은 실업과 교육 등 네 가지 영역에서, 기관종사자들은 보건의료를 제외한 여덟 가지 

영역에서 3점을 초과하였다. 즉, 기관종사자들은 정부 정책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복지위원 집단은 절반 정도의 정부 정책에만 부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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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세부영역별 인식 차이

구분 n M SD F
사후
검정

평균차: 최대 
- 최소

보건의료

a.공무원 126 2.37 0.786

1.244 0.19b. 복지위원 69 2.32 0.776

c. 기관종사자 86 2.51 0.904

노후보장

a.공무원 126 3.02 0.795

4.049*
a > b

c > b
0.35b. 복지위원 69 2.71 0.788

c. 기관종사자 86 3.06 0.925

장애인

a.공무원 126 3.14 0.813

7.084* c > b 0.54b. 복지위원 69 2.86 0.912

c. 기관종사자 86 3.40 0.974

보육

a.공무원 126 2.91 0.800

3.121* c > b 0.26b. 복지위원 69 2.91 0.762

c. 기관종사자 86 3.17 0.857

빈곤

a.공무원 126 3.14 0.794
12.843*

**

c > a

c > b
0.54b. 복지위원 69 3.10 0.789

c. 기관종사자 86 3.64 0.781

실업

a.공무원 126 3.60 0.738

3.762* c > b 0.35b. 복지위원 69 3.44 0.915

c. 기관종사자 86 3.79 0.813

성평등

a.공무원 126 3.18 0.804

6.102* c > b 0.44b. 복지위원 69 3.01 0.697

c. 기관종사자 86 3.45 0.863

주거

a.공무원 126 3.29 0.680

4.1476* c > b 0.35b. 복지위원 69 3.12 0.676

c. 기관종사자 86 3.47 0.822

교육

a.공무원 126 3.48 0.892

3.063* c > b 0.32b. 복지위원 69 3.20 0.815

c. 기관종사자 86 3.52 0.891

* p<.05, **p<.01, *** p<.001

각 집단의 평균차이(최대 평균 – 최소 평균)를 계산해보면, 세부영역별 집단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평균차이는 가장 큰 값이 0.54이고, 가장 작은 값이 0.19였다. 

가장 큰 평균차이를 보여 준 영역은 빈곤과 장애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성평등(0.44), 노후

보장(0.35), 실업(0.35), 주거(0.3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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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영역별 집단의 차이는 각 집단에서 세부 영역 평균을 기준으로 영역 순위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아래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집단 간의 비슷한 점은 실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보건의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세 

집단이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영역은 교육, 주거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노후보

장과 보육이다. 순위는 조금씩 다르지만(예를 들어, 2위 또는 3위),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집단별로 가장 큰 순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빈곤이다. 실업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별다른 불협화음이 없겠지만, 빈곤에 대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집단마다 차

이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간 협력과 조정이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세부영역 순위

세부영역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공무원 실업 빈곤 교육 주거 성평등 장애인 보육 노후보장 보건의료

복지위원 실업 교육 주거 성평등 장애인빈곤 노후보장 보육 보건의료

기관

종사자
실업 교육 주거 빈곤 성평등 보육 장애인 노후보장 보건의료

주: 세부영역 순위 = 1위가 부정적; 9위가 긍정적

한편, 사회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 집단 모두 응답의 중간 점수인 

2.5점(4점 척도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효과 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

었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에서는 세 집단의 평균(5점 척도 기준)이 각 0.2점씩 차이를 보였고, 

그 중에서 복지위원과 기관종사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는데, 사회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공무원(2.96)과 복지위원(2.95)의 차이가 거의 없었

고, 단지 기관종사자 집단(3.28)과 공무원 및 복지위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F=6.467, p<.001). 기존 연구에서 복지행정직보다 복지전문직이 복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이해한다고 지적되어 온 것처럼(변미희, 2002), 이번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기

관종사자 집단이 사회복지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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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공무원 108 2.96 0.510

8.657***

(6.467***)

기관종사자 > 공무원

기관종사자 > 복지위원
복지위원 58 2.95 0.605

기관종사자 75 3.28 0.583

주: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p<.05, **p<.01, *** p<.001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준다’의 세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관종사자 집단이 평균적으로 가

장 긍정적으로 인지하였으나, 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 여섯 문항에서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복지

위원과 기관종사자 집단에서는 ‘일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와 ‘돕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돕게 된다’, ‘자신의 가족에게 소홀하게 된다’의 세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과 기관종사자 간에는 이상의 세 문항과 함께 ‘복지수혜자에게 열등감을 준다’, ‘복지수혜자와 

납세자(비수혜자)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한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의 세 질

문을 포함한 여섯 문항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문항에서 세 집단 모두 평균 점수가 응답의 중간 점수인 2.5점(4점 척도 기준)을 넘어

서는 것(긍정적 효과)은 서로 도움, 수혜자 열등감, 갈등, 가족 돌봄, 그리고 생활안정으로 

다섯 문항이었지만 세 집단 모두 2.5점에 미치지 않는 것(부정적 효과)은 세금부담에 대한 

문항뿐이었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서로 도움, 수혜자 열등감, 갈등, 가족 돌봄, 생활안정의 

다섯 문항에서 평균이 2.5점을 넘었고, 복지위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관종사자

들은 세금부담을 제외한 여덟 가지 영역에서 2.5점을 초과하였다. 즉, 기관종사자들은 사회

복지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

무원과 복지위원 집단은 절반 정도의 문항에서에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효과에서도 각 집단의 평균차이(최대 평균 - 최소 평균) 분석을 통

해 문항별 집단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평균차이는 가장 큰 값이 0.44이고, 

가장 작은 값이 0.15였다. 가장 큰 평균차이를 보여 준 문항은 노동 의욕 상실이었고, 그 다

음으로 가졸 돌봄 소홀(0.42), 갈등(0.40), 과잉 도움(0.4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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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사회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세부항목별 인식차이

구분 n M SD F
사후
검정

평균차:
최대-최소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듦 

(서로 도움)

a.공무원 108 2.88 0.872

1.712 0.24b. 복지위원 58 2.83 0.752

c. 기관종사자 75 3.07 0.777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듦

(모두 평등)

a.공무원 108 2.42 0.855

0.953 0.20b. 복지위원 58 2.36 0.831

c. 기관종사자 75 2.56 0.948

복지수혜자에게 

열등감을 줌

(수혜자 열등감)

a.공무원 108 2.82 0.629

3.050* c > a 0.25b. 복지위원 58 2.90 0.810

c. 기관종사자 75 3.07 0.644

복지수혜자와 납세자 

간 갈등을 야기함 

(갈등)

a.공무원 108 2.72 0.747

5.655* c > a 0.40b. 복지위원 58 2.93 0.896

c. 기관종사자 75 3.12 0.770

일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함

(노동 의욕 상실)

a.공무원 108 2.47 0.779

6.998***
c > a

c > b
0.44b. 복지위원 58 2.45 0.902

c. 기관종사자 75 2.89 0.831

돕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돕게 됨

(과잉 도움)

a.공무원 108 2.45 0.702

5.378*
c > a

c > b
0.40b. 복지위원 58 2.36 0.810

c. 기관종사자 75 2.76 0.803

자신의 가족에게 

소홀하게 됨

(가졸 돌봄 소홀)

a.공무원 108 2.76 0.830

5.352*
c > a

c > b
0.42b. 복지위원 58 2.67 0.781

c. 기관종사자 75 3.09 0.825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줌

(생활 안정)

a.공무원 108 2.73 0.705

0.690 0.15b. 복지위원 58 2.72 0.970

c. 기관종사자 75 2.87 0.920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짐

a.공무원 108 2.18 0.667

3.344* c > a 0.27b. 복지위원 58 2.24 0.802

c. 기관종사자 75 2.45 0.741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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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세금 부담 인식 차이(증세찬성정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공무원 127 3.52 1.516
4.787*

(3.753*)
기관종사자 < 복지위원복지위원 72 3.93 1.595

기관종사자 87 3.14 1.7467

주: 평균은 7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증세를 찬성함

* p<.05, **p<.01, *** p<.001

마지막으로 복지실천의지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인식 격차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설문 응답인 7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복지위원, 기관종사자 세 집단 모두 

평균이 4점 미만(7점 척도의 중간점수)으로 복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

다. 세 집단 중에서는 기관종사자 집단이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복지위원과 

기관종사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세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다

(F=3.753, p<.05). 

Ⅴ.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 대한 제공자들의 의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민간협력

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P시라는 한 중소도시의 복지공급주체간의 복지의식

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는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복지의식 차이

를 규명하고, 서로의 견해를 융합하여 효과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복

지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결과를 제공자 집단 간의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간략

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공통적인 부분은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해 수준은 다르지만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세부영역에서는 모든 집단이 보건의료를 가

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실업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의 사회

적 효과에 있어서도 세 집단 모두 대체로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

다. 그 뿐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를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전체적으로 세 집단 모두는 사회복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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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영역과 지지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 있어서 세부영역 중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빈곤과 장애인에 대한 것이었

고, 사회복지의 사회적 효과에서는 노동 의욕 상실과 가족 돌봄 소홀이었다. 사회복지의식 

분석의 세 가지 하위영역(사회복지정책 평가, 사회복지의 사회적 효과, 세금 부담) 모든 항

목에서 복지위원이 가장 긍정적 인식 수준이 낮았고, 반면 기관종사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공무원 집단은 대체로 중간 수준의 지지 정도를 보였으나, 사회적 효과에서 수

급자의 낙인감과 세부담 증대, 납세자 및 수급자 간 갈등 항목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드

러났다. 복지위원의 복지의식이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종사자 보다 부정적인 것은 주관적 계

층감이 낮을수록 친복지적 의식을 가진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류만희･최영, 2009; 배진희･이중섭, 2014). 주관적 계층의식과 복지의식 간에 

부적 인과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관적 계층감이 비교적 높은 지역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는 현실에서 이것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종사자들이 복지공무원보다 긍

정적인 복지의식을 가지는 것 역시 복지전문직이 행정직보다 친복지적이라는 기존 연구와 맥

을 같이 한다(변미희, 2002). 김사현(2010)과 전희정 외(2012)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한국 맥락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낮은 복지의식 수준은 과도한 업무량과 수급자들

의 제도 악용 사례로 인한 신뢰 상실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읍면동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최근 그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고,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 민간협력 거버넌스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복지위원 집단은 현행 사

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복지의식수준이 낮

았고 이와 더불어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이는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징

으로 제기되는 이중성 혹은 불일치성과도 일맥상통한다(최균･류진석, 2000; 김신영, 

2009; 이아름, 2010). 복지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복지제공자로서 복지위원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복지위원은 낮은 복지의식 수준과 이중성은 효과적인 복지

제공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의 적극적인 사회

복지참여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의식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

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단순히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적 설명

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부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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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복지실천에서 우선 쉽게 협력하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출발점으로 조정과 협

력을 하여야겠지만, 지역마다 태도와 생각의 차이가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영역

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빈곤

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다른 양상을 보였고, 사회복지의 사회적 효과에서는 노

동 의욕과 가정 돌봄에 대한 부분이 달랐다. 제공자들 간의 상호 교류 확대와 사회복지 교육 

증진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사회에는 사회복지 

제공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협의체와 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된 교류의 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 외에도 보수 교육을 통해서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통된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과

정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

의체가 구심점 역할을 감당함으로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민간 자원의 참여를 위

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복지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 세부담 증대 등을 우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김인수와 목진휴

(2012)가 지적한 사회적 돌봄 지출 결정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보이는 인지부조화 현상

과 관련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

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김인

수･목진휴, 2012). 현행 사회복지정책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해야한다고 보면서도, 실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의 정책방향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더 주요하게 인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확충을 위

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과도한 복지지출 증대로 지역민의 반발을 만들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재정의 확대 없이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유지조차 힘들 

수 있다는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제공자들간의 공감대 형

성을 통해 사회복지 유지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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